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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연안에 출몰하는 서양 선박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 그 대부분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선박이었으나 1850년대로 들어서면서 러시아, 미국의 선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선 연안에 출몰하는 서양 선박들을 ‘異樣船’, 즉 ‘이상한 모습을 한 배’로 불렀다. 이양선을 타고 온 서양인들은 조선인들의 시각으로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古怪’하여 이들을 ‘洋夷’, ‘洋敵’, ‘匪類’, ‘洋魁者’ 등으로 칭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이들 서양인들이 조선 땅에 표류하거나 불시착하였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 遠地의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柔遠之義’의 방침에 따라서 식량이나 의복을 제공하였으며, 중국으로 송환시키거나 해로를 통해서 귀환시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었다
. 특별히 통상을 요구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조선에 들른 서양인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귀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양 선박의 빈번한 출몰과 거세어져 가는 통상 요구 앞에서 조선은 주변국 淸과 일본 같이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선보다 앞서 서구열강의 통상요구를 수용하고 개방을 단행한 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조선의 당국자들과 지식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그에 응할 수는 없었던 것이 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두 차례에 걸쳐 서구 측의 무력 도발에 의해서 발생한 “洋擾”는 조선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서구 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그간 논의되고 있던 洋務論에 대해서도 논의를 중단시켰다. 두 차례의 양요가 조선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서양 세력과의 충돌 그리고 개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戰史의 측면에서 사건이 전개되어 간 추이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병인양요의 경우에는 병인양요의 발단이 되었던 丙寅迫害, 즉 천주교의 조선 내 유입과 관련해서 특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편이며
, 최근에는 병인양요 시기 청 정부의 인식과 대응
, 병인양요 당시 무관들이 제기한 禦洋論
, 조선 내 여론 동향
,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이 약탈해간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 대원군의 군사정책
, 李恒老의 斥邪論
 등에 대해서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방향이 무력충돌의 상세한 전개과정의 복원에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병인양요에 대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외교적 현안으로까지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신미양요는 인지도에 비해서 연구성과가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 신미양요 연구에 있어서는 박일근
이나 김원모
 그리고 이민식
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성과
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들의 연구가 너무 미국 측이 남겨놓은 사료 위주로 접근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신미양요 당시 조선 내부에서 오고 간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조선 측의 주체적인 대응 양상을 복원해낸 김명호의 연구
가 나왔다. 김명호의 연구성과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여러 한문 자료를 활용하여 신미양요 당시 조선과 미국 측의 대응 과정에 대하여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명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문학을 전공한 학자이며,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규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한국사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시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가 내놓은 신미양요 관련 연구성과를 참고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 밖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후시기 조선의 대외인식과 대응 양상(洋務論)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면서 이 시기를 좀 더 조선의 입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연갑수
, 노대환
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나던 시기에 조선과 서구 열강의 동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근대적인 외교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동향에 대하여 다룬 심기재
, 현명철
의 연구성과가 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병인양요에서 신미양요를 거치던 시기(1860년대 후반~1870년대 초반) 동안에 일본 정부의 대조선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대조선 정책 수립과 대응이 이 시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후 전개되는 조선의 개항 및 침략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단지 조선과 프랑스, 미국 간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만큼 앞으로 이 시기의 연구에 있어서 조선,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청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조선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서양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는가에 대하여 이 당시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병인양요나 신미양요의 세부적인 주제는 앞에서 연구사 정리로 언급했듯이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나와 있으므로 이 시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여 대원군 집권기 동안 두 차례의 양요를 겪는 동안 조선 내부의 동향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쇄국”, “양요”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2. 기존의 용어사용에 대한 검토
(1) 鎖國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평가함에 있어서 흔히 대원군이 “鎖國政策”을 구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쇄국”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개념을 빌려다 쓰는 것일 뿐 당대의 역사용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쇄국이란 말이 동양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인 박물학자 겸 의사였던 캠퍼가 일본의 사회, 풍속, 정치, 경제, 종교, 역사에서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관찰하여 기술한 『日本誌』의 네덜란드어판을 1801년 일본 나가사키에 있던 네덜란드어 通詞 시즈키 타다오(志筑忠雄)가 일본어로 번역하면서부터였다. 즉 『일본지』의 부록 제6장에서 일본이 자국인의 출국이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또한 그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교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서술했는데,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6장의 표제를 ‘쇄국론’으로 번역한 것이 이후 동양 3국에서 ‘쇄국’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였다.

쇄국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었기에 대원군 집권기의 대외정책을 쇄국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도 일본인들이었다. 한국근대사 서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이른바 ‘침략3서’, 즉 『조선왕국』(1896), 『조선개화사』(1901), 『한반도』(1901)를 보면 대원군 집권기 조선의 대외정책을 어김없이 쇄국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이 지은 역사서 중에 쇄국이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20세기 이후인 朴殷植의 『한국통사』(1915)이다.

사실 ‘쇄국’이란 역사적 개념이 한국역사에 적용된 계기는 대원군 집권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개념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갖는 의미가 조선의 ‘개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 시기를 ‘쇄국’이라고 부르던 것을 특별한 비판 없이 차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쇄국 개념의 사용을 통하여 대원군 집권기를 규정지을 경우 이 시기 조선 측이 서구 열강과의 교섭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한 면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쇄국” 개념이 조선 측의 입장과 대응보다는 오히려 통상 개방 압력을 넣고 있던 서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선이 서구의 통상요구를 좀 더 일찍,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좀 더 빨리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여 현재의 시점과 요구를 소급 적용하면서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그 당시를 부정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쇄국정책을 통해서 이 당시 민족의식을 발양하였다고 보면서 이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하지만 대원군 집권 시기에 "민족" 의식이 있었으며, "민족주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의를 대원군 집권기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서양 세력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위기의식이 고양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洋夷’의 침입에 대하여 대항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화이적 세계관과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일 뿐이며, 대응 주체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족”에 대한 자각과 논의(민족 담론)는 오히려 개항이 단행된 이후 여러문물의 유입과 새로이 만들어져서 유포되기 시작한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활발해지는 만큼 개항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문제가 아닐까 한다. 
(2) 洋擾

1866년과 1871년에 있었던 서양 세력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흔히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여러 논문이나 개설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洋擾”라는 용어의 뜻을 풀어서 보면 “서양 세력(洋夷)이 조선을 침범하여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용어는 두 차례의 “양요”가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도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보면 “양요”라는 용어 속에는 이 당시 斥邪衛正의 주자학적 세계관과 자국 중심주의가 짙게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양요”가 발생한지 130여년 가까이 지났고 , 그동안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도 많이 달라졌음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에 와서도 “양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미양요를 연구한 김원모나 박일근의 경우에는 “한미전쟁”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영미권의 기록과 자료를 많이 다루면서 그 쪽의 표현을 따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병인년과 신미년에 조선에서 발발한 단기간의 무력충돌을 과연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양요”의 개념 사용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이를 대체할 만한 표현을 고안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의식은 갖되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양요”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요”를 역사 용어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갖는 의미는 조선이 당시에 사용하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3. 병인양요, 신미양요 당시 각국의 대조선정책

(1) 프랑스의 대조선정책
프랑스와 조선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에 앞서 가톨릭 신앙 관계로 먼저 맺어진 관계였다. 1831년 9월 9일 교황청의 특별한 조치에 의해 ‘朝鮮代牧敎區’가 성립된후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조선에 잠입하여 선교활동을 진행하였다.당시 조선은 천주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였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검거,처형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1839년 ‘기해박해’때 세명의 프랑스 성직자가 처형되였다.이 소식에 접한 중국.인도 프랑스함대 사령관 쎄실소장은 1840년 5월에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조선에 대해 프랑스 성직자 처형에 대해 問責하는 동시에 조선과의 통교관계 모색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외교적 접촉을 시도할것임을 통고하고, 스스로 세척의 군함을 이끌고 조선으로 출동하였다.8월 6일 외연도에 도착한 쎄실 함대는 조선왕국 재상에게 전하는 외교서한을 전하고 물러갔다.쎄실이 놓고간 서한은 조선이 접하게 된 서구국가로부터의 첫번째 외교문서였다.1년후 회답을 받기 위해 라 삐에르 대령이 이끄는 군함 두척이 고군산도에 나타났으나 좌초로 인해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수밖에 없었다.1852년 제2제정을 선포하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황제권의 강화와 전제권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 진출과 동방 침략 정책을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1846년에는 佛越戰爭을 도발하여 스페인과 공동 출병하였으며 그 후 수차에 걸친 출병 끝에 1862년 사이공조약에 의해 코친차이나 동부 3성과 사이공을 할양받음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을 식민지화할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한 1856년 애로우호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하는 중국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프랑스는 그보다 2년 전 廣西省에서 벌어졌던 프랑스 전교신부 살해사건을 구실로 이 전쟁에 참전하여 중국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856년 인도차이나 기지사령관 게랑(Guérin) 해군소장에게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게랑은 군함을 이끌고 직접 조선 해역으로 출동하여 2개월에 걸쳐 답사활동을 펼쳤다. 그는 정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이 러시아에게 침략당할 위험에 놓여져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먼저 무력 점령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게랑의 요구는 프랑스 제2제정의 동방 정책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경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차후의 문제로 순위가 미뤄졌다.
그러나 이는 결코 프랑스가 조선에 대한 야심을 포기한것은 아니였다. 인도차이나 경략이 어느정도 진전된 단계에서 프랑스는 丙寅박해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된 문제를 기회로 마침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게 됨으로써 ‘병인양요’가 발생하게 된다.

(2) 미국의 대조선정책
19세기 전반기까지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보다는 지중해 지역에서 상업상 큰 이득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통상관계를 고려하게 된것은 제1차 아편전쟁 전후기부터이다. 유럽 열강의 중국 침략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부터 미국은 아시아 諸國과의 수교문제를 대외정책에 반영하게 된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통상교역의 가치를 느끼게 됨에 따라, 1834년 로버츠 특사를 파견하여 통상확대 방안 및 수교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로버츠는 통상탐색임무를 끝마치고 폴사이드 국무장관에게 “일본과 통상교역의 길이 트게 되면 장차 조선과도 교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했다
. 이로써 미국은 최초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로버츠의 ‘일본.조선과의 교역 권고안’은 즉시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1840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발동하여 1842년 청국과 <남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쿠싱특사를 파견하여 미청<望廈條約>을 체결케 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對아시아 통상 팽창정책을 수립하게 되면서 통상무역의 범위를 일본과 한반도까지 확대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다. 1845년 2월 프래트 의원은 <미국통상연장:일본 및 조선에 대한 통상사절 파견안>
을 제출하면서 일본과 한반도에로의 통상교역의 길을 트자고 제안했다. 프래트 의원의 주목적은 일본 개항에 있었고 조선 개항은 부수적.종속적 위치에 처해 있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한반도보다는 일본에 경제적 이권의 우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부개척 등 국내 개발문제, 멕시코전쟁 등으로 이 결의안은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미국의 대일 통상관계의 수립은 1853-1854년 페리 제독의 일본원정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되였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개항하였으나 조선은 문호를 굳게 닫고 외부세계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에로의 통상무역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대한교섭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1866년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한반도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입약을 위한 조선개항정책을 수립하게 되였다.    

(3) 淸의 대조선정책
중국 청정부는 아편전쟁에서 패전한 뒤 영국을 비롯한 서양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대유럽국가간의 국제질서인 조약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청정부는 이미 서양열강과 근대적인 조약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조선에 대한 전통적 조공관계체제를 고집하였다. 프랑스나 미국은 조선에 진출하기에 앞서 청 정부의 總理衙門에 자신들의 의사를 조선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淸은 조선에 대하여 내정과 외교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공관계의 원칙을 이유로 한사코 거절하였다.
 청정부는 열강의 조선침략을 효과적으로 제지할수도 없지만,그렇다고 조선의 위급한 상황을 수수방관할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
 실제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기간에 청정부는 프랑스나 미국측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照會를 보내는 한편 조선정부에게 스스로 대비하도록 통보하는 외에는 열강의    침략행동을 제지하거나 조선의 항전을 지원해 주는 그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 조선과 명분상의 조공관계만 고집하면서 조선과 서양열강 사이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수적 입장은 결국 조선문제로 인한 서양열강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두려워하는 淸政府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었고, 나아가서 근대적 조약관계의 원칙과 관례를 주장하고 있는 서양열강세력이 한층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해 가면서 그들의 조선침략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여기에는 물론 서구 열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침탈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청국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적 難局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의 대조선정책
조선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나던 시기는 일본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이지 유신의 단행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중추가 막부에서 천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이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 가운데서 조선과 관련하여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외교를 담당하는 주체가 대마번에서 일본 정부 내의 외무성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점에 있다. 그 전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적으로 대조선 우월의식에 입각해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다는 다분히 침략 지향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일본 정부의 대응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병인양요 당시에는 관련된 정보를 신문 기사와 對馬蕃의 보고를 통해서, 신미양요 때는 미국 측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그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움직임은 강화 중재 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조선과 전근대적 외교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적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미열강보다도 먼저 조선을 개항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쟁 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불평등조약하에 놓여 있는 일본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사다(佐田白茅), 모리야마(森山茂), 요시오카(吉岡弘毅), 히로츠(廣津弘信) 등의 사절단을 조선과 대마번에 파견하여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으로 향하는 미국 군함에 안도(安藤太郞)와 히로츠를 동행시키고자 의도하였으나 이들이 미국군함의 출항보다 늦게 도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본정부는 예상과 달리 조선으로부터 강화중재요청이 오지 않자, 외무성은 강화중재를 통한 국교타결
이라는 방침을 포기하고, 조선과 관계가 깊은 대마번의 전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이용하여 국교교섭계획을 재추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기회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신설된 외무성을 중심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전개된 대조선 정책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19세기 조선의 海防論

조선 후기의 海防論은 일본이나 서양 등 해양세력의 군사적 침범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해안선의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海防論은 19세기 초,중엽 이양선의 출몰이 잦아지고 또 서양세력이 적극적으로 침범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海防論은 이미 18세기 후반 安鼎福, 李德懋 등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으며, 19세기 들어와서는 韓致奫, 柳得恭, 丁若鏞 등 여러 실학자들을 통해서 주장되었다. 이러한 海防에 대한 논의는 아편전쟁의 발발, 서양 선박의 조선 접근과 약탈 그리고 살상행위 등 서양세력의 침입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구체적인 정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좀 더 구체화된다. 1840년대부터 海防論을 보다 구체화한 사람 중의 한 명이 尹宗儀이다. 그는 7권 5책으로 편집된 『闢衛新編』을 통해서 주로 서양의 천주교 전파와 군사적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제시하였는데, 1850년대 후반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海國圖志』
의 내용 일부를 자신의 책에 발췌 수록하여 개정을 하고, 1880년대까지 계속 책의 내용을 추가해 가면서 海防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윤종의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박규수의 경우에도 『闢衛新編』,『四洲志』,『海國圖志』등의 책을 참고해 가면서 『東國地圖』를 편찬하기도 하였으며 地勢儀를 제작하는 등 서양의 침략성을 인식하고 海防論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박규수도 척사정책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서양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얻지 못한데다, 내정의 문란으로 이반된 민심이 천주교 전파와 서양선박의 출몰로 더욱 동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海防論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응은 제너럴 셔먼 호의 침입이 있은 다음에 서양 선박의 무력 침입에 대비하여 平安道의 海防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는 狀啓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다. 이 장계를 통해서 그는 내륙의 방비보다는 海防을 위한 군진 설치를 강조하였으며, 火砲軍의 양성과 배치를 주장하였고 이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姜瑋의 경우에는 병인양요가 발발하기 직전에 어양책으로써 「請勸設民堡增修江防疏」를 집필하였는데, 그는 茶山의 民堡防衛論과  『海國圖志』籌海篇의 禦洋策을 결합시켜 바다로부터 침입해오는 적을 內河 깊숙이 끌어들여서 격파하는 江防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선 재래의 海防論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정부에 제출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서양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海防論이 꾸준히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지배층에게 있어서 海防을 위해서 西歐의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하였으며, 국방의 근본적 대책을 검토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도 못하였다. 개항 이전의 海防論은 해군용 신무기의 제조론이나 근대적 국방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5. 洋擾 경험과 그에 따른 서구 인식 및 대응
(1)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대한 조선의 인식
병인양요가 발발한 직후 조선은 내부적으로 조정과 재야에 걸쳐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병인양요가 발발한 직후인 1866년 10월 4일 李恒老
를 필두로 하여 척사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하였으며, 대원군은 “첫째,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둘째, 그 毒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교역을 허가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적이 京城에 다다랐을 때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넷째, 만일 六丁 六甲으로 귀신을 부리며, 怪術이 있어서 奇文을 베풀어 敵을 쫓는다 하더라도 日後의 폐는 邪學보다 심할 것이다.”
라고 洋夷保國의 결심을 촉구하였다. 대원군은 결전의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었고, 都城의 수호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다지며 正道에 따른 對敵의 원칙을 제시했던 것이다. 대원군은 대외강경책을 표방함으로써 노론의 보수척화론자들과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원군은 문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武將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던 기존의 정책을 전쟁 상황에서 다른 정치세력의 별다른 저항 없이 확대해 나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병인양요의 勃發은 천주교 탄압의 명분을 강화시켜 주었고, 의정부에서는 서양 선박이 조선에 침략을 자행한 것은 조선의 ‘奸細之徒’가 있었기 때문이니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건의하였으며, 프랑스 군함이 강화부를 철퇴한 직후부터 천주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재강화되었다.

병인양요의 종료 이후, 朝野의 士族들을 비롯해서 일반 民人들에 이르기까지 反西洋的, 反西學的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다. 당시의 사족들은 斥邪의 방략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의 강화를 주장함과 동시에 衛正의 방안으로 尊周大義를 강조하면서 萬東廟의 復設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원군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는 척사위정이 만동묘의 복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정의 정비와 군비의 강화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간의 여론이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가는 이 당시의 판소리 노랫말(신재효의 단가)
이나 東學의 『東經大全』이나 『용담유사』 등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병인양요를 일으킨 서양국과 서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반서양적 정서는 서양이 중국이나 조선에 대해서 ‘興兵加害’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儒學적 입장의 충효론이나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반서양적 움직임을 드러낸 척사위정론자들과는 조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의 지배층은 척사위정론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여론을 조장하고 묵인 장려함으로써 전통적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한편, 일반 민간에서도 반서양적 의식이 확산되어 갔다. 민인들의 이 의식은 그 자신들이 洋擾를 체험함으로써 의심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야와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서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당시 조선이 서양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켰다. 병인양요는 서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확실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1868년에 있었던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Oppert)의 남연군묘 도굴시도 사건 그리고 1871년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의 처리를 계기로 삼아 문호개방을 관철시키고자 포함외교를 펼쳤던 미국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대원군이 광성보가 함락할 즈음해서 “洋夷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으면 강화하는 것이며,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하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도록 지시를 하였던 점이나, 고종이 經筵 자리에서 “만약 양이와의 강화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賣國之律로 시행할 것임”을 언명하고 “미국인을 海浪賊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지목”했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화이론에 입각한 척사위정론을 미국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
이다. 거듭되는 서양 세력의 침투 시도 하에서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외여론을 통합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는 경직됨으로써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잃어갔던 것이다.
(2) 洋擾를 통한 군사적 대책 강구와 그에 대한 비판
병인양요는 해안방어정책을 재검토하는 직접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병인양요가 종료된 직후부터 조선의 조정에서는 강화도의 재건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화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조처를 실시했다. 조선정부는 프랑스군이 퇴거한 지 3일 후인 10월 8일 강화에 沁都營造都監을 설치하여 公廨와 軍器 戰船 등의 복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從二品衙門이었던 江華留守府를 正二品衙門인 鎭撫營으로 승격시켰다. 종래 留守制의 준군사체제로부터 완전한 군사병영체로 그 직제를 바꾼 진무영은 경기 水營소관 변장의 인사권을 가지며, 喬洞과 永宗의 두 방어영을 예하에 두고 탄약과 군기를 자체 제조함과 동시에 군수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포수와 포군의 양성책을 강구하여 砲手 敎鍊의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都試에 火砲科를 병설시켰다. 이와 같이 포군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禦洋策의 일환이었으며, 이 조처는 1871년 신미양요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海國圖志』를 참고하여 戰船과 水雷砲, 磨盤車 등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禦洋策은 기존의 방어방식을 통해서도 서양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반면에 근대적인 무기의 도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서양기술의 차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서양세력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던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국방정책이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었다. 洪祐獻은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斥夷를 외치며 主戰을 주장할 뿐 대외세력을 제압할만한 실제적인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어양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李建昌 또한 조정에서 戰守만 주장하지 실제로 전수의 요령은 얻지 못하고 있다고하여 무비의 근대화가 수반되지 않은 당시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였지만 1870년대 전반까지는 조선 정부가 주전론적 대외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6. 나가며
19세기는 서구 열강세력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통상과 개방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淸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일본은 페리의 내항을 계기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서구 열강에 의하여 무력이 동원된 포함외교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율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요구에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양선의 출몰과 통상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던 이 시기 정권을 잡게 된 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통치의 기반을 다져야 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세력의 통상요구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 때 발생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서구 열강 세력에 의한 무력 도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는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이는 결국 대외적으로 주전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고, 그나마 조선 내부적으로 洋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온건론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입지가 강화된 것은 대외적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한 대원군의 정치적 영향력이었다.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조선이 프랑스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전에 먼저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단행하였던 淸과 일본이 결코 서구 열강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체결된 불평등조약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조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당시 조선이 "쇄국정책"을 취했다고 이것에 대하여 결과론적 입장, 그리고 근대주의적 입장에서 폄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선과 서양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호 간의 만남이라는 것도 무력 충돌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조선이 서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았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두 차례의 양요 경험을 통해서 조선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잃게 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나가면서 이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다른 길을 걷게 된 청과 일본과 비교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발생하던 당시 인접국이었던 일본 내에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언론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가도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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